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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및 유선전화가입제도 개선

소개년월일 2000년 9월 5일

소개의견

1. 온 국민이 통신수단을 하나에서 많게는 3-4개까지고 가지고 있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통신소비자들의 권리와 서비스개선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00년 상반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가운데 통신관

련 상담이 1위를 차지했다는 현실은 이 같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2. 유무선 통신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 중 가장 대표적이며, 해묵은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통신

전화설비비의 상환문제 입니다. 최근 이동통신 사용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유선전화는 아직 우리

일상을 연결해 주는 기간통신수단입니다. 2천만 이상의 가입자가 있고 이들이 전화가설시 납부한 설

비비의 총액만도 현재 3조 2천억원에 이릅니다.

3. 전화설비비는 유선전화의 인프라가 취약했던 지난 70년대, 통신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

적으로 모든 전화가입자들에게 계약해지시 반환을 조건으로 부과한 금원 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의 투

자이며, 국민에 대한 부채입니다. 이 돈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통신대국에 오르는 기반이 되

었으며, 현재도 한국통신 전체 자산의 2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통신인프라가 안정된 지난 80년대 후반이후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가입자들에게 이 돈이

반환되어야 함을 지적해 왔습니다.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조달한 재원인 만큼, 그 목적이 실현된 이

상 반환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이자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돌

리거나,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펴며 이를 차일피일 미룰뿐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또한 설비비상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전화신가입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설비비의 일부를 가입

비라는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고 자기 자본화시키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가입자들을 전환시키고 있습니

다.

6. 설비비는 국민들로부터 조달한 재원이며, 부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도 이미 통신선진국대열에 있는 한국에서 유선전화 하나 가입할 때 24만 2천

원이라는 큰 금액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칩니다.

7. 이에 본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전화설비비의 상환과 잘못된 신가입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소개의원 : 원희룡



Ⅰ. 청원취지

유선전화의 가입자들이 전화가입시에 낸 설비비의 총액이 2000년 6월 현재 약 3조 2

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화설비비는 유선전화 사업을 국가기관인 체신부가 담당하

던 지난 70년대 통신인프라확장을 목적으로 조성한 금원으로, 유선전화의 인프라가 안

정된 지난 80년대 후반이후 설비비를 가입자들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시민단체

의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지금까지 줄곧 정부책임, 기

업의 재무부담만을 언급할 뿐 실질적인 반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

난 99년 9월부터 전국 1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통신전화설비비상환시민행동

을 구성하여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이를 청원하

고자 합니다.

98년 8월 한국통신은 전화가입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설비비형 가입제

도 (설비비 24만 2천원, 기본료 2500원, 계약해지시 설비비 전액반환)와 더불어 가입비

형 가입제도-신가입제도(가입비 10만원, 기본료 4000원, 계약해지시 가입비 반환하지

않음)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존 설비비형 가입자가 가입비형으로 전환하면,

설비비중 14만원여원을 돌려주는 대신 기본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며, 나머지 10만원은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로 공제합니다. 한국통신은 장기적으로 전화가입제도를 선진국과

같은 실비부과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같은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고 그 취지와 목

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화설비비 반환에 대한 여론의 압력을 피

해가려는 의도이며, 요금인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설비비중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1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결국 부채의 일부를 자본

화시키는 것이며, 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통신이 설비비 반환부담을 해소하려 한다는 지

적입니다. 14만원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차입비용은 인상된 요금을

통해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통신은 이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설비비 문제를 해

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통신은 98년 8월이후 가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신가입제도

로의 전환을 권유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점,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

는 점등을 홍보하지 않는 등 무리한 홍보 방식으로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신가입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한

국통신은 약 6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이 제도로 전환시켰으며, 6000억원 가량의 부채

를 자기자본화 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며,

한국통신이 편익을 취하고 있는 신가입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안의 개선 의견을 국회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Ⅱ. 청원의 주요 골자

가. 국민의 재산인 전화설비비의 반환

- 전화가설 실비를 제외한 설비비 전액반환 및 설비비형 가입제도의 폐지

- 한국통신의 조속한 시일 내에 설비비반환계획 수립

- 가입연한에 따른 순차적인 반환 시행

나. 유선전화 신가입제도의 개선

- 기존 가입자에 대한 가입비 10만원 공제 폐지 및 설비비 전액 반환

- 한국통신의 가입자에 대한 일방적인 가입전환 홍보의 중단

- 설비비반환 취지에 맞는 신가입제도의 개선

Ⅲ. 청원의 내용

한국통신 유선전화 설비비 반환

1. 전화설비비 제도의 현황

(1) 전화설비비의 개념

○ 유선전화 가입계약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24만원(서울기준) 가량의 비용

○ 전화가설에 따른 실비가 아닌(현재 실비는 이중 6만원 정도) 통신기반시설확충

을 위한 투자 성격의 금액

○ 유선전화가입계약 해지시에는 설비비 반환의 의무

○ 농어촌 지역 12만원, 도시지역 24만원 등 급지별로 차등부과

(2) 전화설비비의 기원

○ 70년대 통신인프라 확충 및 전화적체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재원조달 방

안으로 최초 가입시 가입요금을 높이는 대신 반환의무가 있는 설비비제도 도입

○ 70년 8월 10일 체신부령 개정을 통해 가입해지시 설비비반환 의무화

구분 과거 현재

기간 70년 8월 이전 70년 8월 이후

가입제도 유형 백색전화 청색전화

설비비 반환여부 사실상의 재산권 성격 계약 해지시 반환의무

가입권 양도여부 양도가능(재산권인정) 양도불가(사용권만 인정

<표1> 전화가입제도 변천과정



(3)전화설비비의 현황

○ 97년 12월 기준 가입자 2천만명, 설비비 총 누적액 4조 4천억원

○ 99년 12월 기준 가입자 1천 4백만명, 설비비 총 누적액 3조 2천억원

구분 82 85 88 91 94 97 98 99

가입자수(천) 4,080 6,519 10,306 14,573 17,647 20,294 18,311 14,548

설비비수익(억원) 1,478 2,091 3,740 3,404 2,357 1,545 - 4479 ·

투자액 대비 비중 15.0% 17.9% 28.8% 16.5% 9.7% 4.1% · ·

설비비 누계(억원) 6,886 12,520 21,123 30,950 37,840 43,746 39,266 32,321

총자산 대비 비중 21.8% 24.5% 32.0% 36.6% 33.5% 25.8% · ·

<표 2> 설비비 현황

2. 전화설비비 상환의 근거

(1) 설비비의 성격; 설비비는 국민에 대한 부채

○설비비는 국가기반시설 확장을 위해 투자된 국민의 채권

○설비비중 일부만이 실비(현재 24만원중 6만원), 대부분은 투자재원의 성격

○한국통신 자산 조성에 절대적 기여(98년 기준 26%), 기업재무제표에도 자산부채

로 기록

○통신환경의 비약적 호전에 따라 더 이상 설비비를 묶어 놓을 명분이 없으며, 투자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이 돈의 상환은 당연한 조치

○계약해지시 반환 조건은 새로운 통신환경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2)설비비 상환의 전례; SK 텔레콤 초기 가입자 전원에 설비비 상환

○96년 2월 SK 텔레콤 초기 가입자들의 설비비 전액상환

○가입자 전원에게 40만원의 설비비 8천억원 상환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확보한 투자재원 상환 차원의 조치

(3) 설비비 관련 외국사례; 대부분의 나라는 실비부과형 가입제도

○ 대부분의 구미국가는 전화가설 및 가입자 관리비용만을 가입비 형태로 부과

○ 민영화된 경쟁환경의 통신시장임에도 낮은 가입비로 실비만을 부과하고 있음

○ 투자비 차입을 위해 높은 가입비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브라질 등 일부

에 해당



3. 전화설비비 반환의 대안

○ 장기반환계획하에 가입자의 가입연한에 따른 순차적 반환

○ 동시상환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의 위험성 최소화

한국통신의 유선전화 가입제도의 개선

1. 한국통신의 유선전화 신가입제도의 문제점

(1) 신가입제도의 개념

○ 98년 8월 15일 한국통신이 새로이 시행한 유선전화가입제도

○ 기존 설비비형 가입제도에 가입비형 가입제도(가입비 100,000원, 기본료 4000원, 계

약해지시 가입비 반환않함)를 추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설비비형 가입자가 가입비형으로 전환할 시 설비비에서 10만원을 가입비로 공제하

고 14만여원만 반환함

○ 2000년 6월까지 약 600여만명 이 제도로 전환

(2) 신가입제도의 배경

○설비비 반환 압력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 설비비의 점진적, 장기적 상환방법

○부채 일부 상환 및 일부의 자본화를 통한 설비비 해결. 자산대비 부채비율 하락,

자본비율 상승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전화

○기본료 인상을 통한 수익성 개선

(3)신가입제도의 문제점

○국민적인 의견, 여론 수렴 과정의 부재

-98년 5월의 단 한차례의 공청회만으로 신가입제도 시행

○가입비(100,000원)공제,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이중부담의 문제

- 기존 가입자의 가입 전환시 10만원(가설실비 6만원/ 관리비 4만원) 공제후 차액만

반환

- 이는 최초 가입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당한 이중부담

cf. 78년 5월 1일 242,000원을 낸 현재의 가입자의 경우

실비 명목을 제외한 14,2000원의 투자금의 단순 이자비용만도 312,400(연리 10%)

(14,200 x 22년 = 312,400원)

○기본료 인상(2,500원-4,000원), 기존 가입자의 실익부재

- cf. 기존가입자가 신가입제도로 전환할시

9년뒤면 요금 인상분(1,500원)이 상환받는 142,000원을 초과한 153,000원



전화가입 기간이 장기적인 것을 감안할 때 가입자에게 실익이 없는 제도

○가입비 10만원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자산부채의 자본화

- 한국통신은 차액 14만원 반환을 위한 외부차입비용의 부담을 주장하나 실제 이

비용은 기본료 인상분으로 충당이 가능함

○ 기본료 인상에 따른 통신요금 전반의 인상 및 공공요금과 물가전반의 인상

○ 이상으로 볼 때 신가입제도는 설비비 상환압력을 피해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그

일부를 자기자본화 시키는 편법이라 할 수 있음

2. 대안

○ 신 가입제도 가입을 권유하는 왜곡된 홍보의 중단

○ 10만원의 가입비까지 반환하는 내용으로 신가입제도의 개선

Ⅳ. 결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의 목적은 그 수단이 정당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

습니다. 또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지난 수 십 년간 국민

의 투자를 통해 성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비비 반환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

며, 대가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설비비 반환이 이루어져 국민의 작은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첨부자료

1. 도표로 본 신가입제도 현황

2. 신가입제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도자료(2000년 8월)

3. 한국통신 전화설비비반환시민행동 서명 결과 및 서명용지(총 4권)



※ 첨부자료 1. 도표로 본 신가입제도의 현황

□ 2000년 6.30현재 일반전화 가입자수 현황

구분 설비비형 가입비형 계

가입자수 13,980,822 6,441,967 20,422,789

□ 98년 이후 연도별 유선전화 가입자수

연도별 1998.12 1999.12 2000.6.30

가입자수 20,088,000명 20,326,000명 20,422,789

□ 98년 이후 신가입제도 가입자수

연도별 98.12 99.12 2000.6.30

가입자수 1,777,000 5,778,000 6,441,967

□ 98년 이후 전화설비비형 가입자수

연도별 98.12 99.12 2000.6.30

가입자수 18,311,000 14,548,000 13,980,822

□ 98년 이후 설비비누적액

연도별 1998.12.31 1999.12.31

설비비누적액 3,926,600,000,000 3,232,100,000,000

□ 98년 이후 한국통신의 가입비 수입 누적액

연도별 98.12 99.12 2000.6.30

가입비누적액 177,700,000,000원 577,800,000,000원 644,196,700,000원



※ 첨부자료 2. 신가입제도 현황의 문제점 보도자료(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723-5303, rights@pspd.org )

제 목 한국통신의 유선전화 신 가입제도의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

날 짜 2000. 8. 24. (총 5쪽)

보 도 자 료

소비자 우롱하는 한국통신의 전화 가입방식 변경유도
- 총640만명가입변경, 국민에대한부채6400억원자기자본화시켜-
일시 : 2000. 8. 24(목)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1.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한국통신의 유선전화 설비비 반환운동 및 전화가입제도 개선

운동을 전개해 왔다.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에 수차

례 설비비반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시기에는 한

국통신이 98년 8월부터시행한신가입제도에대한문제제기를통해한국통신측의시정

약속을 받아냈다.

2. 한국통신 신 가입제도는 기존의 설비비형 가입제도(설비비 24만원에 기본료 2500원)

와는 별도로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 10만원에 기본료를 4000원으로 하는 가입제도로써,

기존 설비비형 가입자가 이 제도로 전환하면, 설비비중 14만원을 돌려주지만, 10만원은

영구히 반환되지 않는 가입비로 공제하며, 기본료를 4천원으로 인상한다.

3. 이 같은 신 가입제도는 전화가입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가입자가

10만원을 영구히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당장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

상되는 점, 기존 설비비제도로의 재 전환이 다음달 전화요금 납부시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점, 기본요금인상분이7-8년사이에돌려받게되는 14만원을넘어서게되는점등

에 비추어 이는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며, 가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지난해 국정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 박은정 110-240 서울시종로구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3층 전화:723-5300 팩스: 723-5055

천리안하아텔·나우누리 PSPD 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pspd.org / 인터넷 http;//peoplepower21.org



감사와 언론으로부터 이 같은 사항이 계속 지적되자 한국통신은 가입전환 권유 및 홍보

를 중단하고, 올해 1/4분기 내로 전화가입제도와 요금제도의 전반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언한 바 있다.

4. 그런데, 최근 참여연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과 스스로의 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계속 가입자를

전환시켜온 사실이드러났다. 한국통신이 지난 98년 8월부터시행하기시작한 신가입제

도에의한가입자는올상반기까지(6월30일) 약640만명으로시행직후인 98년 12월당시

의약 170만명에비해세배이상증가하였다. 이에반해기존설비비형가입자는같은기

간인 98년 12월 약 1,830만명에서 올 상반기 현재 약 1,400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같은

증감추세는 98년이후유선전화총가입자가약35만명증가에그친것을감안할때기존

가입자의 신가입제도로의가입전환이 급속도로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통신은 여전히 일선 전화국을 통해 가입전환을 유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지난해부터 꾸준히 참여연대에 접수된 시민제보와 상담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기존제

도와 신 가입제도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가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는등부정확한정보를통해가입자들의선택에혼선을주고있다. 설비비중 10만원을

영구히돌려받지못하며, 기본요금이4천원으로인상되고, 설비비제도로재전환이제한

된다는기초적인사실은고지하지않은채, 14만원을돌려준다는것만집중적으로홍보

하여, 가입자를 현혹하는 비정상적인 영업방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한국통신은 신가입제도를 통해 기존 가입자의 24만여원의설비비중 10만원을 가입비

라는 명목으로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부채의 일부를 계속해서 자기자본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를통해4조원에이르는상환부담을해소하고, 부채비율을낮춰자산건전성을제

고시키며, 동시에 요금인상으로 현금수익을 확대하는 이중, 삼중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98년이후 한국통신은신 가입제도로의 가입전환을 통한 총 6400억 가량

의 가입비를 창출하였으며, 이에 반해 설비비부채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7. 이처럼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신 가입제도로의 가입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통신은 국회와 언론, 국민 앞에 공언한 전화가입 및 요금제도의 근

본적 개선을시행해야할 것이며, 유선전화인프라가 안정된만큼국민적 투자재원인 전

화설비비를 상환해야 할 것이다.

8. 참여연대는전국의 15개지역단체와함께오는정기국회에전국5만여명의서명을첨

부한 설비비 반환 국민청원을 제출할 방침이며, 이후로도 설비비의 반환과 가입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3. 전화설비비반환시민행동 전국 서명결과 및 서명용지

지역 서명인원 주관단체

대구 4,760 대구참여연대

의정부 81 의정부참여연대

대전 65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980 마창친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 1,014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부산 164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 134 성남시민모임

울산 17,757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

전북 4,849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제주 640 참여자치환경보전제주범도민회

청주 560 청주시민회

평택 496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익산 1,020 익산시민센타

군산 670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서울 13,408 서울참여연대

사이버공간 1,055 설비비상환사이버서명운동

총 17개도시 48 ,242명


